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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   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 02-3673-2143 )
일   자 2018. 11. 02. (금)
제   목 [성명] 삼성반도체 피해자 중재안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
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
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
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
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
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
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